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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완종․이완구 뒤에 숨은 어둠의 세력들 처벌해야

- 새누리당 이완구 국회의원(충남 부여.청양)의 1심 판결을 보고

1월 29일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(故) 성완종 전(前)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

부터 3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이완구 새누리당 국회의원(충남 부여.청양)에게

징역 8개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작년 한 해 동안 충남도민들의 자존심에 먹칠했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

건의 진상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났다. 이완구 의원의, “나는 성완종 회장으

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“는 말은 거짓말로 판명이 났다. 우리는 법원이

공정한 입장에서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.

도민들은 이완구 의원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. 이완구 의원은 억울함 속

에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성완종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.

순수한 마음으로 충남출신 총리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해줄 것을 바랐던

도민들의 배반당한 마음도 달래주어야 한다. 후원자에 대한 의리도, 뽑아준 지

역구민에 대한 배려도 뒷전이었기 때문이다.

차제에 검찰 기소에서 제외된 홍문종 조직총괄본부장, 유정복 직능총괄본부

장,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 등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핵심측근

3인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. ‘성완종 메모’에 등장하는



이들을 조사해야 그의 ‘억울한 죽음’의 배후가 밝혀지고, ‘돈’과 ‘정치권력’의

검은 거래가 뿌리째 드러날 것이다.

우리는 지역정치의 한 단계 높은 발전과 진실 규명을 바라는 충남도민과 함

께, 이 사건의 심판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.


